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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변화와 발전

지역 발전

OECD 지역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지역 발전이란 특정한 공간적 범위를 갖는 지역의 경제 

성장 및 그 물적 기반 조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반 여건의 개선을 추구하는 일체의 목적, 활동 

및 결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지역 내 공공 부문, 기업, 

주민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모두 지역 발전을 중요한 

이슈로 간주하면서 각자의 고유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 발전에 있어 지역의 범위는 다양할 수 있지만, 일

반적으로 국가의 하위 공간 단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의 경우에도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의 범위는 전통적으

로 중앙 정부의 하위 공간 단위로서 시·도 등 광역 자치 

단체와 시·군·구 등 기초 자치 단체 등 행정 구역 단위 

중심이었다. 그러나 최근 기존 행정 구역의 경계를 넘어 

경제 및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광역 경제권, 지역 행복 

생활권 등의 시책들이 도입되면서 보다 기능 중심의 지

역 범위가 고려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지역 발전에 있어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등 공공 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시장 경제 

하에서 구조적 역동성과 부존 자원 등 여건의 불균등한 

분포는 지역 발전 정도의 공간적 차이를 필연적으로 초

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

입은 당연시되고 있다. 그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정부, 

특히 중앙 정부에 의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지역 발전 정

책도 오랜 기간 동안 낙후 지역 문제의 해소를 통한 지역 

격차 완화에 초점을 두어 왔다. 1960년대에 시작된 급격

한 근대화 과정은 눈부신 경제 성장과 물적 풍요를 가져

왔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력 및 삶의 질의 지역 간 격차 

심화라는 심각한 문제도 초래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

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다양한 낙후 지역 발전 시책을 추

진해 왔으며, 초기 기업 이전과 경제 성장 기반 확충 등 

인프라 투자에 초점을 둔 정책에서 점차 주민의 삶의 질

과 행복에 초점을 두는 정책으로 발전해 왔다. 

그동안의 많은 정책과 재정 투자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경우 수도권 대 지방, 도시 대 농촌으로 구분되는 

공간적 격차 구조는 여전히 심각하다. 또한 경제의 글로

벌화, 지역 간 경쟁 심화, 지방 자치의 심화와 주민의 발

전 욕구 분출 등 지역 발전 정책을 둘러싼 여건 변화도 

뚜렷해짐에 따라 이제는 보다 효과적인 지역 발전 정책

의 모색과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

근에는 지역 발전이 지역 내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문

화적 혜택을 누리는 정주 여건 개선,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 등 지역과 주민이 안고 있는 실질

적인 문제 해결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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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 현황 및 정책 기본 틀

우리나라 지역 발전의 실태: 인구 측면 우리나라 지역 발전 정책의 제도적 근간을 이루고 있

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지역 발전은 ‘자율과 창의

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하여 주민 생활 기반을 확충

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동 법령은 지역 발전을 위한 시책으로 주민 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 역량 강화, 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지역 교육 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및 과학 기술 진흥, 지역 발전 거점 육성과 교

통·물류망 확충, 지역 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지역의 복지 및 보건 의료의 확충 등과 함께 낙후 지역을 

위한 성장 촉진 지역 등의 개발, 공공 기관과 기업 및 대

학의 지방 이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 특성과 비교 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

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발전 특별 회계를 설치하여 제반 지역 발전 시책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발전 특별 회계는 2014년 생활 기

반 계정, 경제 발전 계정,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및 세종

특별자치시 계정으로 새로이 구분되면서, 지역과 사업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반영된 지역 발전의 의

미는 이전과 달리 주민·지방자치단체·중앙 정부의 동

반자적 협업 관계 속에서 주민 실생활에 불편함을 덜고, 

행복과 희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수요에 맞추어 정

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특히 

지역의 좋은 일자리와 사회 문화적 기회를 고르게 보장

하고,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질이 충족되

도록 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지역과 국토의 경쟁력 제고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향상으로 정책 주안점이 옮겨 가고 있음

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지역 발전의 공간적 패턴은 매우 불균등

하다. 급속한 근대화 및 산업화의 결과로 나타난 수도권 

대 비수도권 및 도시 대 농촌 등의 구조적인 지역 격차 

패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지역 발전 정책은 과거에 비해 매우 

중요한 위상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내생적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에 보다 초점을 두면서 더

욱 중시되는 추세이다. 

2005년 도입된 국가 균형 발전 특별 회계는 지역 발전

에 대한 정책적 프레임의 변화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 

광역·지역 발전 특별 회계로 개편되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 들어 지역 발전 정책은 지역 행복 생활권 등 기

초 단위 역량 강화, 마을 단위 사업 수요 극대화에 초점

을 맞추어 회계의 명칭도 ‘지역 발전 특별 회계’로 확대·

개편되었다. 기존의 지역 개발 계정은 ‘생활 기반 계정’으

로, 광역 계정은 ‘경제 발전 계정’으로 개편되었다. 제주

특별자치도 계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세종특별자치시 계

정이 신설되었다.

2014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어 지역발

전위원회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강화된 이후 지역 발전 

예산은 예산 규모가 늘어나고 편성 절차도 지역 주도 상

향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 행복 생활권 

추진과 관련된 시·군·구 의견 및 사업 수요 등을 고려

하여 지역 발전 특별 회계의 전체 규모가 확대되고, 지

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고되도록 포괄 보조금 예산도 

대폭 증액되고 있으며, 특히 복지·문화 사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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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정부는 수도권 일극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의 심화, 요소 투입형 성장 전략의 한계로 인한 국민 소

득 1만 달러 수준에서 고착 등을 주요한 지역 문제로 간

주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지역 정책의 목표를 ‘다핵형·

창조형 선진 국가 건설’로 설정하고, 더 나아가 혁신 주

도형 발전, 다극 분산형 발전, 공간의 질·삶의 질을 중

시하는 질적 발전 등을 하위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다. 참

여 정부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수단

으로 혁신 정책, 균형 정책, 산업 정책, 공간 정책, 질적 

발전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행적 정책 

수단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추진 체계

와 국가 균형 발전 특별 회계를 설치하였다. 또한 참여 

정부의 혁신 정책, 산업 정책, 균형 정책, 분산 정책은 주

로 시·도와 시·군·구 등 기존 행정 구역 공간 단위로 

추진되었다.

참여 정부의 지역 정책 성과는 균형 발전 정책이란 핵

심 국정 과제로 지역 정책의 위상 격상, 지역 정책 추진

을 위한 안정적 제도적 기반 구축, 비수도권 내 성장 지

표 개선 등이다. 그러나 중앙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 균

형 발전 정책에 대한 지방의 체감도 미흡, 소규모 분산 

투자, 유사 중복 사업의 발생 등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 

등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취약, 행정 구역 

단위의 소규모 분산 투자와 특화 발전 취약, 지역 주도의 

발전 역량 미흡, 지역 간 소모적 경쟁과 갈등 등을 핵심

적 지역 문제로 간주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일자리와 삶

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 창조’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 경제권 구축, 지역 개

성을 살린 특화 발전, 지방 분권·자율을 통한 지역 주도 

발전, 지역 간 협력과 동반 발전을 하위 정책 목표로 제

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지역 

특화 발전, 행·재정 권한의 지방 이양 등 분권 강화, 수

도권·지방의 상생 발전, 기존 지역 발전 시책의 발전·

보완을 실질적 정책 수단으로 제시하고, 실행적 정책 수

단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추진 체계와 광

역·지역 발전 특별 회계를 설치하였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기존 16개 광역 시·도를 5+2, 7개의 광역 경제

권에 포함하여 광역 경제권 단위에서 선도 산업, 인재 양

성 사업, 30대 SOC 사업을 전개하였고, 4+3, 7개의 초

광역 개발권 벨트를 통해 광역 경제권 간의 연계 협력, 

해외 인접 국가와의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 정책 성과는 기존 행정 구역에서 

벗어나 규모의 경제, 연결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기초 

생활권, 광역 경제권, 초광역 개발권 등 새로운 지역 정

책의 공간 단위 제시, 참여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 지속 

추진, 지방 재정 분권화 촉진 등이다. 반면에 한계점에는 

전반적으로 중앙 정부 주도의 지역 정책 지속, 광역 경

제권 정책의 성과 창출 한계, 실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정책의 성과 미흡 등이 있다. 

신행정 수도

혁신 클러스터

경제 자유 구역

혁신 도시

기업 도시

신활력 사업 지역

무주
구미

창원

광양무안

충주

대덕

태안

군산

영암·해남

원주

반월·시화

부산·진해

강원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인천
인천

전남

서울

충남

대구

울산

부산

대전

세종

세종

광주
광주

제주

울릉도

독도

백령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참여 정부 지역 발전 정책

인구 감소 지역

143개 지역(62%)

1980 - 2010년 간 최대값 대비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79개소

2005 - 2010년 간 3년 연속 인구가 감소한 지역: 28개소

위 2개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36개소

그외 지역

1980 - 2010년 간 최대값 대비 20% 이상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49개소

2005 - 2010년 간 3년 연속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13개소

위 2개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44개소

그외 지역 총 143개소 총 106개소

울릉도

독도

울릉도

독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강원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인천 서울

충남

대구

울산

부산

대전

광주

제주

강원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인천
서울

충남

대구

울산

부산

대전

광주

제주

1980 - 2010년 간 최대값 대비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79개소

2005 - 2010년 간 3년 연속 인구가 감소한 지역: 28개소

위 2개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36개소

그외 지역

1980 - 2010년 간 최대값 대비 20% 이상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49개소

2005 - 2010년 간 3년 연속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13개소

위 2개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44개소

그외 지역 총 143개소 총 106개소

울릉도

독도

울릉도

독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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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양과학기지

강원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인천 서울

충남

대구

울산

부산

대전

광주

제주

강원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인천
서울

충남

대구

울산

부산

대전

광주

제주

사업체 수 감소 지역

106개 지역(46%)

국토연구원(2013) 국토연구원(2013)

지역 발전 정책의 변화

통계청(2013)

지역 발전

근대화 50년 동안의 경험은 오늘날 우리에게 뚜렷

한 명암을 던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은 

285배, 수출 규모는 16,600배 증가하였고, 세계 최초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했으며, 세계를 열광시

키는 한류 등을 통한 국가 브랜드의 향상 등 눈부신 성과

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혼율과 자살률이 

각각 OECD 국가 중 7위와 1위를 차지하고, 국민 행복 지

수도 세계 148개 국가 중 97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계층 간 소득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세대·소

득 계층·지역 간 갈등과 불신이 심화되어 사회 갈등 지

수도 OECD 국가 중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의 삶의 터전인 지방 도시와 농촌이 함께 

쇠퇴하고 있으며,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일자리 감소 → 활력 저하 → 인구 유출’의 악순환이 지속

되고 있다. 또한 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교육·문화·복

지 등 삶의 질과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 시행 

20년이 넘으면서 상향식, 분권식 정책에 대한 요구도 증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책도 이제는 주

민 생활 체감형 정책, 현장과 밀착된 정책, 주민과 지자

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율형 정책으로 전환을 요

구하고 있다.

환태평양권

환황해권 환동해권

남북 교류·접경 벨트남북 교류·접경 벨트

남해안 선벨트

동
해
안
에
너
지·

관
광
벨
트

서
해
안
신
산
업
벨
트

내륙 특화내륙 특화내륙 특화내륙 특화내륙 특화내륙 특화내륙 특화

벨트벨트벨트벨트벨트벨트벨트

5대 초광역 개발권

수도권

강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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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

울릉도

독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163개 기초 생활권

울릉도

독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울릉도

독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지역발전위원회(2009)

이명박 정부 지역 발전 정책

  5+2 광역 경제권

지역 발전 정책의 배경

경제 성장 추이

수도권과 지방 간 삶의 질 격차

지역발전위원회(2013)

면적
(%)

인구
(%)

GRDP
(%)

노령화
지수

대기업
(%)

예금액
(%)

연구원
(%)

재정
자립도
(%)

역외
취업
(%)

수도권과 지방 간 경제력 차이

  수도권     지방 지역발전위원회(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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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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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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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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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률
(%)

도로
포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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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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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보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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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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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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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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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95.1

93.1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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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지방 

한국의 지니 계수 추이

    1인당 국민 소득(USD)     무역 규모(10억 USD)  수출액(10억 USD)

한국산업단지공단(2013)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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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변화와 발전

10,000 - 20,000
5,000 - 10,000
5,000 이하

종사자 1인당 부가 가치액
(천 원, 1980)

음식료

섬유·의복

목재·종이·출판

석유 화학

비금속·소재

철강

기계

전기·전자

운송 장비

기타

제조업 부문

3,000
1,000

100

제조업 부가 가치액 (십억 원, 1982)

울릉도

독도

2,827

159

1,630

1,708
3,137

18

962

945

440

850

365

1,315 2,943

강원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인천 서울

충남

대구

부산

제주

중추 도시 생활권 (2개)

•춘천 + 홍천 + 화천 + 

•철원 + 양구 (443천 명)

•원주 + 횡성 (372천 명)

농어촌 생활권 (3개)

•속초 + 고성 + 양양 

•(142천 명)

•영월 + 평창 + 정선 

•(124천 명)

•인제 + 양구 (55천 명)

•강릉 + 동해 + 삼척 +

•태백 (436천 명)

도농 연계 생활권 (1개)

    중추 도시 생활권 (4개)

•대구 + 영천 + 경산 +

•군위 + 청도 + 고령 + 

•성주 + 칠곡 + 합천 (3,172천 명)

•포항 + 경주 + 영덕 +

•울진 + 울릉 (885천 명)

•구미 + 김천 + 칠곡 (675천 명)

•안동 + 예천 + 의성 + 

•청송 + 영양 (315천명)

농어촌 생활권 (3개)

•고령 + 성주 (81천 명)

•의성 + 군위 (80천 명)

•영덕 + 영양 + 울진 (110천 명)

도농 연계 생활권 (3개)

•영주 + 봉화 (146천 명)

•상주 + 문경 + 예천 (226천 명)

•경산 + 청도 + 영천 (400천 명) 

 표시는 인근 중추 도시 생활권에 중복으로 포함된 시·군임.

대구·경북 지역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영주시
봉화군

울진군

영양군

영덕군

안동시

청송군의성군

군위군
김천시

구미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대구광역시

경산시

청도군

영천시

포항시

경주시

울릉군

중추 도시 생활권 (3개)

•광주 + 나주 + 담양 + 

•화순 + 함평 + 장성

•(1,733천 명)

•목포 + 무안 + 신안 + 

•해남 + 진도 (475천 명)

•여수 + 순천 + 광양 + 

•보성 + 고흥 (837천 명)

•나주 + 화순 (155천 명) 

•담양 + 곡성 + 구례

•(106천 명) 

•장성 + 영광 + 함평 

•(139천 명)

•영암 + 장흥 + 강진 +

•완도 (195천 명)

농어촌 생활권 (4개)

광주·전남 지역 

 표시는 인근 중추 도시 생활권에 중복으로 포함된 시·군임.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광양시
순천시

보성군

고흥군

여수시

완도

해남군

진도군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장흥군

신안군

•대전 + 옥천 + 금산 + 

•계룡 + 논산 (1,807천 명)

•세종 + 공주 (239천 명)

•천안 + 아산 (905천 명)

•홍성 + 예산 (176천 명)

중추 도시 생활권 (4개)

농어촌 생활권 (3개)

•공주 + 부여 + 청양 

•(222천 명)

•논산 + 계룡 + 금산 

•(225천 명)

•보령 + 서천 (163천 명)

도농 연계 생활권 (1개)

•당진 + 서산 + 태안

•(387천 명)

 표시는 인근 중추 도시 생활권에 중복으로 포함된 시·군임.

대전·세종·충남 지역

태안군

홍성군

보령시

서천군

예산군

아산시 천안시

세종
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논산·계룡·금산권
  녹색 성장 선도 지역

•거창 + 함양 + 산청 

•(140천 명)

•창녕 + 의령 + 밀양 + 

•합천 (251천 명)

농어촌 생활권 (2개)

•통영 + 거제 + 고성 

•(438천 명)

도농 연계 생활권 (1개)

•부산 + 김해 + 양산 

•울주 (4,530천 명)

•울산 + 양산 + 경주 + 

•밀양 (1,807천 명)

•창원 + 김해 + 함안 

•(1,676천 명)

•진주 + 사천 + 남해 +

•하동 (551천 명)

중추 도시 생활권 (4개)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합천군

의령군

창녕군
밀양시

하동군

사천시

진주시

남해군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

함안군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울주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표시는 인근 중추 도시 생활권에 중복으로 포함된 시·군임.                                                 

부산·울산·경남 지역

중추 도시 생활권 (2개)

•청주 + 청원 + 증평 + 

•보은 + 괴산 + 진천 

•(988천 명)

•충주 + 제천 + 음성 

•(438천 명)

농어촌 생활권 (2개)

•옥천 + 보은 + 영동 

•(138천 명)

•음성 + 진천 + 증평 + 

•괴산 (227천 명)

도농 연계 생활권 (1개)

•제천 + 단양 (168천 명)

제천시

단양군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표시는 인근 중추 도시 생활권에 중복으로 포함된 시·군임.

충북 지역

중추 도시 생활권 (1개)

•전주 + 군산 + 익산 +

•김제 + 완주 (1,414천 명)

농어촌 생활권 (1개)

•무주 + 진안 + 장수

•(75천 명)

•정읍 + 고창 + 부안

•(237천 명)

•남원 + 임실 + 순창 

•(146명)

도농 연계 생활권 (2개) 군산시

김제시

익산시

완주군

전주시

부안군

고창군

정읍시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진안군

장수군

무주군

전북 지역

시범 생활권 (2개)

•서울 4구 (도봉 + 노원 +

•강북 + 성북) + 의정부 + 

•남양주 + 양주 (3,023천 명) 

•인천 + 부천 (3,713천 명)

도농 연계 생활권 (4개)

•의정부 + 양주 + 포천 + 

•동두천 + 연천 (937천 명)

•평택 + 안성 (615천 명) 

•광주 + 이천 + 여주 +

•양평 + 가평 (750천 명)

•제주 + 서귀포 (604천 명)

서울·인천·경기·제주 지역

 표시는 인근 생활권에 중복으로 포함된 시·군임.

제주권
도민이 행복한 국제 자유 도시를 향한 
행복 생활권 구현

제주시

서귀포시

연천군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남양주시

서울특별시
양평군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평택시 안성시

김포시

가평군

인천광역시
성북
강북 노원
도봉

부천시

도(道) 간 경계 초월

영월군
단양군

영주시

영동군

무주군
김천시

한탄강권
생명과 역사가 숨쉬는
살아 있는 한탄강 개발

소백산권
소백산권의 
생명 순환 
창조 공동체

삼도봉권
화합·상생의
3도(道) 행복 공동체 

포천 + 연천 + 철원 (251천 명)
영월 + 단양 + 영주 (184천 명)
영동 + 무주 + 김천 (211천 명)

농어촌 생활권 (3개)

철원군연천군
포천시

영주·봉화권
자연과 역사를 겸비한 백두대간의 멋쟁이 

상주·문경·예천권
가고 싶고 살고 싶은 고장

구미 중추 도시권
희망찬 미래를 여는 
행복 공동체

고령·성주권
가야 문화로 함께 하는 행복 생활권

안동 중추 도시권
희망찬 창조 경북의 구심

대구 중추 도시권
영남 중추 생활권의
주민 행복 기반 향상

포항 중추 도시권
신해양 시대의 창조 지역

환동해권 교류 거점으로 개발

주민이 만드는
행복 공동체

의성·군위권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생활 공동체

경산·영천·청도권

울산 중추 도시권
역사와 문화, 산업이 공존하는 상생 협력의 생활권 구현

경남 동부 중추 도시권
지역의 융·복합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혁신 구현

부산 중추 도시권
부산 생활권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창조 경제의
발상지

경남 동남부권
아름다운 바다와 청정 농·수산물,
세계로 도약하는 해양 관광 휴양 도시

경남 동북부권
역사가 어우러지고 풍요로운 청정 도시 건설

경남 서북부권
자연·약재·의술이
어우러진 국내 최고의
항노화 산업 클러스터
구축

경남 서부 중추 도시권
남해안 행복 거점 
서부 중추 도시권

전남 서북부권
지역 특화 산업과 관광·휴양 허브 지역

빛고을 중추 도시권
문화 창조 및 국토 서남권의
중추 지역으로 성장

전남 서남부 중추 도시권
환황해권 교류 거점으로 개발

전남 중부권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중심지와 영산강
고대 문화권 거점

구곡담권
청정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문화를 선도하는 장수 도시

전남 동부 중추 도시권
물류·생태 관광·
미래 산업 선도 지역 육성

식품 생물 산업 및 생태 관광 중심지

전남 중남부권

전북 중추 도시권
대도시 규모의 환황해권 경제 기점

전북 동북부권
힐빙 (힐링 + 웰빙) 산업의 메카

전북 동남부권
향토 산업과 전통 문화의
융합 발전

전남 서남부권
해양·산악 연계 관광 및 첨단 생태 농업 육성

서산·당진·태안권
임해·해양 산업 융화로
환황해권 거점 도시

공주·부여·청양권
Art Complex 구축

중부권 광역 중심 도시로
대한민국 성장 견인 

천안·아산 중추 도시권

세종·공주 중추 도시권
시민과 함께 하는 
창조와 상생의
세종·공주 명품 도시

대전 중추 도시권
과학 도시 대전의 
내부 역량 개발과 확산

홍성·예산 중추 도시권
내포 문화의 새로운 출발

보령·서천권
보령·서천의 행복한 LTE 생활권

수도권 동북부 시범권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자족적 기반 강화

평안권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창조 경제 기반 조성

경원축권
국가 안보와 중첩 규제로 
낙후된 지역에 신성장 동력 유치

경기 동북부권
도심과 농촌 지역을 
함께 아우르는 상생 발전 
기반 마련

인천 시범권
대한민국의 문화·경제 중심, 
인천·부천 행복 공동체

강원 지역

 표시는 인근 중추 도시 생활권에 중복으로 포함된 시·군임.

철원군

화천군

춘천시

홍천군

횡성군

원주시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평창군

영월군

동해시

춘천 중추 도시권
행복과 소득이 하나되는
로맨틱 창조 생활권 실현

양구·인제권
시대 공감! 행복 도시 실현

영북권
환동해 중심,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영북권’

백두대간권
Do Dream 백두대간,
행복한 지역 주민

치악산 중추 도시권
더불어 함께 살맛나게

올림픽이 함께하는 세계 속의 행복 생활권

동계 올림픽권

제천·단양권
주민이 행복한 지역 발전 2018

진천·음성·괴산·증평권
풍요롭고 나눔이 가득한 중부 4군

충주 중추 도시권
자립적 발전을 선도하는
중부 내륙권 거점 생활권

청주 중추 도시권
행복이 느껴지고 문화를 향유하는
건강한 생활권

보은·옥천·영동권
전통과 자연, 인공이 조화를 이룬
풍요로운 복지 사회 건설

울릉도

독도

영덕·영양·울진권

지역 행복 생활권 구상

지역발전위원회(2014)

우리나라의 지역 산업 육성 정책은 1990년대 후반부터 

역점 추진 중이다. 지역 정책과 마찬가지로 지역 산업 육

성 정책은 중앙 정부의 지역 산업 육성 정책과 지방 정부

의 산업 정책을 포함한다. 최근 점차 지역 산업 육성 정

책의 추진에 있어서 광역 자치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대한 수요도 늘어가고 있다. 특히 지

역 산업 육성 정책의 주요 수단인 산업 타깃팅 등에 있어

서 지방 자치 단체의 상향식 육성 의지 및 육성 계획의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 산업 육성 정책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 4개 지

역 산업 진흥 계획이 추진된 1999년에 지역 산업 육성 정

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시기 지역 산업 육성 정

책은 정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산업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을 대부분 담당한 반면, 광역 자치 단체는 

대상 산업의 선정 시 정부와의 조율 그리고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방비를 통해 사업비를 부담하였다. 이후 

참여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광역 자치 단체의 참여는 

기획 단계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 재정 지원 및 사업 평

가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지역 산업 육성 정책은 대부

분의 경우 국비로 재원을 마련하거나 일부 지방 자치 단

체의 공동 부담(matching) 형태로 재원을 마련하여 추진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발전의 성과: 산업 생산과 기반 시설

종사자 1인당 부가 가치액 (천 원, 2000)

100,000 - 200,000
60,000 - 100,000
30,000 - 60,000
20,000 - 30,000
10,000 - 20,000

제조업 부가 가치액 (십억 원)

60,000

5,000

200

울릉도

독도

22,349

19,277

62,966

14,620

254

8,257

6,458

22,961

8,845

3,443

5,668

13,798

2,814

10,707

12,043

2,602
강원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인천

서울

충남

대구

울산

부산

대전

광주

제주

제조업 부가 가치 생산 및 구성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란 

지역 발전 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주민이 실생

활에서 행복과 희망을 체감하고(Happiness), 행복한 삶

의 기회를 고르게 보장하며(Opportunity), 자율적 참여

와 협업의 동반자 관계를 통해(Partnership), 전국 어디

에서나 정책의 사각 지대가 없도록(Everywhere) 하는 

지역 희망(HOP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발전 정책의 비전 달성을 위해 지역 행복 

생활권 구현, 맞춤형·패키지 지원, 지역 주도 및 협력 강

화의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 행복 생활

권 전략은 전국 어디서나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기초 

인프라뿐만 아니라 일자리·교육·문화·복지 등 고차 

서비스의 충족을 지향하고 있다. 둘째, 맞춤형·패키지 

지원 전략은 지역 주민의 행복과 희망의 증진 효과가 높

은 과제를 지역발전위원회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통해 효

율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셋째, 지역 주도 및 협력 강화 전략은 사업 기획, 집행 과

정에서 지자체의 재량과 책임의 범위 확대, 지역 공동체 

및 주민 참여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복 생활권은 전국 어디서나 주민이 불편함이 없이 

기초 인프라, 일자리·교육·문화·복지 서비스가 충족

되는 주민 일상생활의 공간을 의미하며, 중심 도시, 농어

촌 중심지(읍·면), 배후 마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한 주민·지자체가 주도하여 ‘중심 도시-농어촌 중

심지-마을’을 공공·상업 서비스를 기반으로 유기적으

로 연계·설정한 권역이다.

복합 서비스
•향토 산업, 도농 교류 센터
•초중등 교육, 평생 교육
•생활 친화형 문화·체육 공간
•기초 의료, 복합 서비스 센터

농어촌 중심지(읍·면)

고차 서비스
•혼잡 도로 정비, 쇼핑 센터
•지역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대형 도서관, 문화 공연장 등
•중환자 치료, 지역 의료 거점

도시마을

기초 생활 서비스
•기초 생활 인프라
•지역 공동체 활성화
•환경과 경관 보존, 활용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지역 행복 생활권의 개념

1980, 1982년

30,000 - 60,000
20,000 - 30,000
10,000 - 20,000

종사자 1인당 부가 가치액 (천 원, 1990)

제조업 부가 가치액 (십억 원)

15,000

5,000

500

울릉도

독도

735

8,212

18,101

5,972

69

1,349

1,349

5,756

2,304

강원

경기

경북

12,531
경남

전북

2,801
전남

인천

서울

충남

2,422
대구

5,426
부산

1,070
대전

898
광주

제주

충북

2,422

1990년

200,000 초과
100,000 - 200,000
60,000 - 100,000
30,000 - 60,000

종사자 1인당 부가 가치액 
(천 원, 2012)

제조업 부가 가치액 (십억 원)

100,000

50,000

2,000

128,530

3,794

51,453

48,947

58,296

49,921

429

13,601

9,539

29,334

8,787

12,122

6,821

2,376 21,609

14,086

19,806

강원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인천

서울

충남

대구

울산

부산

대전

세종

광주

제주

울릉도

독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2012년

통계청

2000년

지역 산업 육성 정책 추이(1999 ~ 2012)

공간 범위 1999 ~ 2002 2003 ~ 2007 2008 ~ 2012

광역 경제권

시·군·구

광역 경제권 선도 산업

(2008 ~ 2012)

4개 시·도 지역 전략 산업
(1단계 1999 ~ 2003,  2단계 2004 ~ 2008)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사업

(2004 ~ 2012)

광역시·도
Post 4+9

지역 전략 산업

(2008 ~ 2012)9개 시·도 지역 전략 산업
(2002 ~ 2007)

산업연구원(2013)

지역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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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임업·어업

광업·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

건설업

서비스업

산업 부문       부가가치액 (십억 원)

250,000

50,000

10,000

경기
228,080

경북
78,282

경남
81,293

충남
79,661

강원
28,677

제주
11,140

울산
56,068

부산
58,010

대구
35,573

전남
55,690

광주
24,501

전북
35,700

대전
26,363

충북
36,111

울릉도

독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서울
260,692

인천
53,799

산업 생산 구조

통계청(2012)

산업 단지 조성 시기

국가 산업 단지

2010년 이후

2000 - 2009년

1990 - 1999년

1990년 이전

도시 첨단 단지

2010년 이후

2000 - 2009년

1990 - 1999년

1990년 이전

지방 산업 단지

2010년 이후

2000 - 2009년

1990 - 1999년

1990년 이전

강원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인천
서울

충남

대구

울산

부산

대전

광주

제주

독도

울릉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산업 단지 분포 변화

한국산업단지공단(2012), 국토교통부(2014)

생산액 (십억 원)

1,000 초과
100 - 1,000

100 이하

2010년 이후

2000 - 2010
1990 - 2000
1990년 이전

조성 시기

강원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인천 서울

충남

대구

울산

부산

대전

광주

제주

울릉도

독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농공 단지 분포 변화

한국산업단지공단(2012)

경제 자유 구역

외국인 투자 지역

연구 개발 특구

기업 도시

물류 단지

문화 산업 단지

자유 무역 지역

생산 거점 유형

강원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인천
서울

충남

대구

울산

부산

대전

세종

광주

제주

울릉도

독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새로운 산업 생산 거점

한국산업단지공단(2014)

기반 시설 투자

기반 시설 투자액 (원)

총 고정 자본 형성

설비 투자

무형 자산 투자

50조 10조 1조

울릉도

독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서울

경기

인천

충남
대전

경북

대구

울산

제주

부산
경남

전북

광주

전남

충북

강원

에너지 공급

발전소 형태

석탄

석유 제품

LNG

수력

원자력

신재생

1차 에너지 종류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1차 에너지 생산량 (천 toe)

50,000

10,000

1,000

울릉도

독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울산
26,629

경북
30,087

강원
7,048

제주
1,425

경남
21,774 부산

14,512

대구
3,126

전남
49,543

광주
1,739

전북
4,483

대전
1,850

충북
4,848

경기
23,513

서울
11,847

인천
24,412

충남
51,864

지역 발전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지역 내 산업 구조의 

변동을 초래한다. 1995년 이후 우리나라의 시·도별 산

업 구조도 뚜렷한 변화를 겪고 있다. 부가 가치액을 기준

으로 전국적인 산업 구조도 서비스업의 증가와 농림어업

의 감소 추세가 두드러지며, 특히 제조업의 비중이 여전

히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일 뿐만 아니라 1995년 이

후 공간적인 집중도가 계속 증가해 왔다.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에는 제조업과 함께 도

매 및 소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포함되는 

반면, 낮은 산업에는 광업, 농림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등이 포함된다.

지역 발전의 추진은 지역 내 기반 시설의 투자를 반드

시 수반하게 된다. 1995년 이후 총 고정 자본 형성, 설비 

투자, 무형 자산 투자는 각각 연평균 5.1%, 4.8%, 13.8%

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에 충남, 울산, 인천, 경기 

등 전통적인 산업 중심 지역에서 총 고정 자본 형성의 증

가율이 높게 나타난다. 아울러 총 고정 자본 형성, 설비 

투자, 무형 자산 투자의 집중도도 1995년 이후 모두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반 시설 투자가 특정 지역에 더 집

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 산업 성장에 따라 핵심 지원 시설로 에너지 생산 

거점인 발전소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원자력 발

전소는 부산, 경북, 전남 등 3개 지역에 총 23개소가 집

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인 반면, 화력 발전소는 상대적

으로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한편 수력 발전소는 강

원에 5개소가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 경기, 충북, 전북, 

전남에 분포하고 있다. 

지역발전포털(2011)

1962년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 단지인 울산 국가 산업 

단지가 조성된 이래로 어느덧 산업 단지 1,000개 시대를 

맞고 있다. 그동안 산업 단지는 세계의 최빈국에 속했던 

우리나라를 국민 소득 2만 달러와 무역 1조 달러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킨 주역이었다. 

우리나라의 산업 단지는 196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 

꾸준히 단지 수와 지정 면적이 증가해 오다가 1990년대

에 다소 둔화되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다시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산업 단지는 전국 제조업 생산의 

62%, 수출의 79%, 고용의 42%를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

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동안 양적으로 눈부시게 성장해 온 산업 단지는 현

재 기반 시설의 노후화 및 한계 산업의 구조 조정 등 커

다란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제조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산업의 융복합 추세에 부응한 산업 단지의 구조 고도화 

및 지식 기반 강화를 통해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모색하

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2013)

지역 발전

산업 단지의 지역 경제 기여도

100

90

80

7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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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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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0

(%)

한국산업단지공단(2013) 기업 수    고용  생산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반 시설 투자의 연평균 변화율(1995 ~ 2011년)

지역발전포털(2011)

 설비 투자

 총 고정 자본 형성

 무형 자산 투자
4.8% 5.1% 13.8%

15%

5%

10%

(%)

연도별 산업 구조의 변동

 농업·임업·어업  광업·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건설업  서비스업       통계청

1995년 2005년 2012년

한국산업단지공단(2013)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76,802

297,888

445,503

154,119

385,193

195

495

246

4017

산업 단지 지정 추이

지정 면적 (천 ㎡)
단지 수 (10개)

2035년 주요 신·재생 에너지원별 보급 비중

산업통상자원부(2014)

바이오
17.9%

풍력
18.2%

태양광
14.1%

30%

10
%

20%

30%

10
%

20%

30%

10
%

20%

폐기물
29.2%

30%

1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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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 성장에 따라 시·도별 고용 구조도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우선 전국적으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일자리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에 반해 기능

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등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서비스·판매 종사자는 

현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성장세는 정체되

고 있다. 한편 산업별 월급여액도 전기, 가스, 증기 및 수

도 사업 종사자가 4,289천 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는 1,755천 원으로 가장 낮다. 아울

러 시·도 간 임금 격차를 보면, 건설업 부문에서 격차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부문에서 격차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식 기반 및 창조 경제로 이행하면서 지역 내 연구 개

발 및 지역 혁신 관련 역량은 지역 발전 성과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 가능성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GDP 대비 R&D 투자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산

업의 발전을 위한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각도의 정

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지역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지역 혁신을 지원하고, 기술 파급 효과를 

촉진하며, 지역의 지속적인 자생적 발전을 강화한다는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 연구 개발 투자는 

시·도별로 상당히 불균등한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 개

발 투자율의 경우, 대전이 23.5로 최고 수준인 반면, 전

남은 1.03에 불과하다. 연구 개발 집약도도 대전과 충남

이 각각 9.66과 0.23으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구 개발의 공간적 불평등은 관련된 지역 경제 성과 차

이를 결정하지만, 더 나아가 향후 발전 역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 문제로 간주된다.

연구 개발 기능의 공간적 불평등은 시·도별 연구 개

발 조직의 분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하는 수도권은 전국 연구 개발 조직의 

63.5%가 집중되어 우리나라 연구 개발 기능의 핵심 거

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 연구 개발 인력은 562,601명에 

달하는데, 이 중 공공 연구 기관과 대학의 비중이 각각 

8.3%, 32.8%인 반면, 기업체의 비중은 59%에 달한다. 

또한 기업체 연구 개발 인력 중 71.1%가 수도권에 위치

하여 지역 역량의 공간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역 발전의 성과: 인적 자본과 연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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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발 조직 증가 및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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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약도 변화 (%, 1995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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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연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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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발 투자 및 집약도 변화 연구 개발 인력

지역발전포털(2011)

통계청(2012)

통계청(2012)

지역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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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 0.090.10 0.08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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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 0.09
0.07

시·도별, 산업별 임금 격차: 변이 계수

산업별 월평균 임금
(천 원)

통계청(2012)

2,772

4,289

1,755
2,409

3,059

2,601 2,362 2,459 3,302 2,332

광업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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